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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성인 남성 흡연율 30% 달성을 위한 

담뱃값 인상 방안

- 흡연율 방정식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

                              김원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 서론 

  정부는 2010년 성인 남성 흡연율 30%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담배 소비 감소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흡연 감소 정책방안중의 하나가 가격인상정책이다. 가

격인상은 전반적으로 흡연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가장 포괄적이고 값싼 정책이다.  

본 연구는 2010년 성인 남성 흡연율 30% 달성을 위한 가격인상 시나리오의 적정성

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성인 담배 소비량을 중심으로 담배가격탄력성을 추

정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흡연율 방정식을 추정하여 담뱃값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하

였다. 자료의 부족과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다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정책목표를 다소나마 뒷받침하는 것이 연구의 의도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은 단기와 장기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장기계

획인 비젼 2030의 장기 국민소득목표를 기준으로 삼고,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한 흡

연감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제 2절에서 추정자료의 구성을 간략히 

설명하였고, 제 3절에서 담배수요방정식과 흡연율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제 4절에서 

흡연율 목표설정에 따른 담뱃값 인상 시나리오를 검토하였고 제5절에서 결론적으로 

요약과 연구의 문제점 등을 약술하였다. 

2. 자료의 구성

  담배수요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과 소득이다. 가격은 본 연구에서 담

배 소비자 물가지수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고려하였고, 소득은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GDP)으로 구성하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변

수로 변환해주고 이를 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 

100기준을 사용하였다. 다만 담배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5년 까지만 주어져있어서 

그 이전을 2000년 기준가격에 비례적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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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추계인구
1인당 국내총생산

(실질)
소비자물가지수

(2000=100)

1980 38123775 364.5445 28.176

1981 38723248 380.8901 34.19

1982 39326352 402.5298 36.649

1983 39910403 439.2124 37.902

1984 40405956 469.5171 38.764

1985 40805744 496.3924 39.717

1986 41213674 543.499 40.81

1987 41621690 597.6091 42.054

1988 42031247 655.0467 45.059

1989 42449038 691.77 47.628

1990 42869283 748.2624 51.711

1991 43295704 810.5734 56.538

1992 43747962 849.4328 60.05

1993 44194628 892.4248 62.933

1994 44641540 958.6026 66.876

1995 45092991 1035.689 69.873

1996 45524681 1097.318 73.314

1997 45953580 1138.193 76.569

1998 46286503 1052.196 82.322

1999 46616677 1143.866 82.991

2000 47008111 1230.989 84.866

2001 47357362 1269.253 88.317

2002 47622179 1349.163 90.757

2003 47859311 1384.075 93.946

2004 48039415 1444.681 97.32

2005 48138077 1501.991 100

2006 48297184 1571.656 102.2

<표 1> 우리나라 주요지표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80년대에는 5년 주기, 90년대에는 2년 주기로 조사됐다. 

1999년 이후로는 매년 조사됐다. 1980년 남성 흡연율은 79.3%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인다. 이후 85년에 71.2%로 줄어들었으나, 그 후 조사에서는 다시 75%대로 증가하

였다. 94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6년 2분

기에는 44.1%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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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흡연율

1980 79.3

1985 71.2

1990 75.3

1992 75.1

1994 72.9

1996 69.8

1999 64.9

2000 67.6

2001 69.9

2002 60.5

2003 56.7

2004 57.8

2005 50.3

2006 1/4 49.2

2006 2/4 47.5

2006 3/4 45.9

2006 4/4 44.1

<표 2>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 추이변화

출처 : 금연 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

 

  구체적인 추정자료로서 사용하기에 흡연율은 매년 조사되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주기를 두고 조사되어졌기 때문에 결손된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보

간법(linera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결손부분을 보충하였다. 20세 이상 1인당 담

배소비량은 통계청의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량을 20세 이

상 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량은 국산담배 판매

량만 구성되어져있다. 이에 KT&G의 annual report에 나타나있는 외국산 담배의 판

매량인 2004년 24,206백만 개비, 2005년 22,250백만 개비를 포함하였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간 담배판매량은 KT&G에서 받은 국내산 판매량만

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외국회사 제품을 제외하고 있어서 담

배 소비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에서 추계되는 국내

생산 외국담배들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가 국가 통계에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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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남성 흡연율
20세 이상 

1인당 담배소비량
담배물가지수

(2000=100)

1981 77.68 3418.36 25.83

1982 76.06 3346.79 28.611

1983 74.44 3277.451 30.253

1984 72.82 3261.549 30.253

1985 71.20 3218.969 30.253

1986 72.02 3170.281 30.253

1987 72.84 3220.964 30.581

1988 73.66 3315.095 31.274

1989 74.48 3300.512 31.864

1990 75.30 3333.87 32.865

1991 75.20 3335.046 33.456

1992 75.10 3343.769 33.456

1993 74.00 3363.99 34.122

1994 72.90 2935.327 41.41

1995 71.35 2878.156 41.761

1996 69.80 3027.058 48.076

1997 68.17 2925.742 53

1998 66.53 3153.478 53

1999 64.90 2740.328 60.78

2000 67.60 2859.046 60.78

2001 69.90 2461.487 68.343

2002 60.50 2102.759 77.723

2003 56.70 2124.846 78.576

2004 57.80 3005.701 78.576

2005 50.30 2302.406 100

<표 3> 우리나라의 담배관련 주요지표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3. 추정 방정식

1) 20세 이상 1인당 담배소비량 추정 방정식

LOG(PCT20) = C(1) + C(2)*LOG(TPI) + C(3)*LOG(GDP) + AR(2)

변수명 변수설명

PCT20 우리나라 20세이상 1인당 담배소비량

TPI 담배물가지수

GDP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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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된 모형의 결과  Adjusted R-squared 은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때문에 0.74로 추정된 본 모형은 좋은 설명력을 가진다. 

D-W 값 역시 1.78로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통계값 또한 모형의 

적절함을 나타냈다. 각각의 p값 역시 10%유의수준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정결과 

담배가격은 담배소비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소득의 경우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사용하는 자연대수 선형 모형의 경우 그 상관계수가 

탄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은 -0.44, 소득탄력

성은 0.13 정도로 추정되어진다.

  담배수요방정식에서 알코올의 소비에 대한 변수가 첨가되면 소득효과가 보다 명

확하게 산출될 수 있다.(김원년 이충렬 2002)  

변수 상관계수 표준편차 t-값 p값

C 8.796825 0.242010 36.34895 0.0000

log(TPI) -0.441023 0.069216 -6.371709 0.0000

log(GDP) 0.127908 0.066279 1.929836 0.0687

AR(2) -0.439230 0.281926 -1.557963 0.1357

R-squared 0.774475 F-statistic 21.74926

Adjusted
R-squared

0.738866 D-W 1.784327

<표 5> 추정결과

2)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 추정방정식

SR = C(1) + C(2)*TPI + C(3)*GDP

변수명 변수설명

SR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

TPI 담배물가지수

GDP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추정된 모형의 결과 Adjusted R-squared 값이 0.90으로 좋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D-W의 값 역시 2.28로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통계값 또한 모형의 

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격지수 경우의 p값이 5% 유의수준에 유의하게 나타났

으나, 소득의 경우 유의수준이 10%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담배가격은 담배소비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소득의 경우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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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인당 추정 
잠재GDP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2007 1643.251 109.0000 125.0000 100

2008 1718.436 118.8100 128.7500 100

2009 1797.466 129.5029 132.6125 100

2010 1880.61 141.1582 136.5909 100

<표 8> 흡연율 예측을 위한 독립변수 가정치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상관계수 표준편차 t-값 p값

C 84.11795 3.031754 27.74564 0.0000

TPI -0.551315 0.106419 -5.180628 0.0003

GDP 0.012741 0.007348 1.734058 0.1108

R-squared 0.919412  F-statistic 62.74845

Adjusted
R-squared

0.904760 D-W 2.288993

<표 7> 추정결과

4. 흡연율 예측 

  미래에 대한 1인당 GDP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2030에서 가정하고 있는 2010년

까지 잠재GDP가 4.9%씩 인상할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정

된 GDP에 2020년까지의 추계인구를 나누어서 1인당 GDP를 추정하였다. 그 후 3개

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예측하였다.

시나리오1 - 매년 2010년까지 담배가격을 9% 인상 후,

시나리오2 - 2007년 담배가격을 25% 인상 후, 2010년까지 매년 담배가격을 3% 인

상

시나리오3 - 2010년까지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흡연율 예측결과 2010년에 시나리오1을 사용하였을 경우 30.3%, 시나리오2를 사

용하였을 경우 32.8%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졌으며,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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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2007 44.96200 36.14095 49.92384

2008 40.51156 35.03149 50.8818

2009 35.62336 33.90899 51.88876

2010 30.25700 32.77502 52.94813

<표 9> 예측된 흡연율 변화

<그림 1> 예측된 흡연율 변화추이

52%로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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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연구의 문제점 

  우리나라 담뱃값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게 되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늘리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담뱃값을 금년에 25% 인상할 경우 2010년 흡연율은 30% 전후로 하락

하여 2010년 30% 성인 흡연율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암시하

고 있다.  

  다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담뱃값을 시나리오와 같이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소 의문이다. 바람직하기는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담배가격이 인상되고, 국민건강이 향상되고 담배 연기 없는 대

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흡연율 방정식을 단일방정식으로 추정하여서, 보다 

많은 변수 즉 소득과 가격 이외의 담배정책변수들(비가격정책)이 생략되어있다는 점

이다.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흡연율 방정식의 추정이 시도될 경우 부

다 분명한 정책효과의 판단기준 자료가 쌓일 것으로 사료된다.

  담배는 전형적으로 중독재화이다. 비슷한 중독재화가 술이다. 주류에 대한 수요분

석과 함께 담배수요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보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는 정책담당부서가 담배와 주류에 대한 정책부서가 상이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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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흡연은 직접흡연과 같이 인체에 해로움은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많은 사

람이 직장 및 가정, 공공시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음. 이러한 피해

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을 하지 않는 어린이, 여성이 

호흡기계통의 질환, 암 등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사망을 초래함. 직장에서 근로

자의 유병률이 높아지며,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대부분 직장의 근로자가 부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금연/흡연구역을 구

분하게 하고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허용하는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적인 금연/흡연구역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

하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완전금연을 실시하여야 함. 

담배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시설

확대 정책 수립 방안

 

서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서론 

⊡ 간접흡연의 건강상 피해

 - 담배의 유해성 연구결과 

  ⋅WHO (2001)는 간접흡연으로도 흡연과 동일한 질병을 앓게 된다.

  ⋅미국의 EPA는 간접흡연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서 성인 비흡연자에게서 

폐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

음 (EPA, 1992)

  ⋅조성일 (2002) : 담배의 유해성분은 주류연보다 부류연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니코틴도 부류연에서 231배 높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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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노출 장기간 노출

증상

- 귀, 코, 목 등의 염증

- 두통, 현기증, 매스꺼움, 기

침,

  씨큰거림

- 알러지, 천식 악화

- 심장병 및 암으로 이어짐

- 어린이들에게 만성호흡기질

환, 폐기능 장애, 중이 감염 

유발

- 임신중 합병증 유발, 태아 성

장 발달 장애로 인한 저체중

아 출산

- 출산지연

<표 1> 간접흡연 단․장기 노출에 따른 증상

자료: www.healthcanada.ca

⊡ 작업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 직장에서의 간접흡연노출 심각, 간접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대부분 부담함. 

 ⋅영국(Coombes, 2004). 

    사업장에서의 간접흡연은 가정에서의 노출보다 약 2배 정도 치명적임.  작업장

에서 간접흡연 결과 영국에서는 일년에 700명이 사망. 술집이나 레스토랑 종업원

은 흡연자와 결혼한 비흡연자보다 평균 3배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됨.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영국 접객업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명씩 간

접흡연으로 사망한다는 추계 . 

 ⋅홍콩 (McGhee, et al., 2002). 

    비흡연 정규직 종사자 1961명 중 47.5%는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종사자의 37% 이상은 호흡기 질병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병

원을 찾음. 이러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 중 사업주가 28%를, 국가가 8%

를, 개인이 63%를 지불. 

⊡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이 사는 경우 허혈성 심질환에 걸릴 확률은 30%정도 

증가하며 이는 하루 담배 한갑 피우는 사람의 절반 수준임.  (Law, et al., 1997) 

1966-1981년까지 14년간 흡연 남편의 부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비흡연 남편의 

부인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8배 높음. (Hirayama, 1998). 

 ⋅ 고대 안암병원 알레르기클리닉 천식환자 101명 대상 연구에서, 간접흡연 노출

과 입원횟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김지영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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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저기관지

계 영향

중이(中耳)

의 질환

만성기관지

계 증상
천식 폐기능 유아돌연사

미국외과

의사협회

보고서,

1986

흡연부모의 

아동에게 

심함

흡연부모아

동의 중이

질병 심함

흡연부모의 

아 동 에 게 

심함

검토 안함

흡연 부모의 

아 동 에 게 서 

약간 감소

검토 안됨

미국환경

보호청,

1992

원인적 연

관성 있음

원인적 연

관성 있음

원인적 연

관성 있음

아동의 기존 천

식 증상악화에 

원인적 연광성 

있음. 새로운 

천식 유발 증거 

있음

폐기능을 약

간 감소시키

는데 원인적 

연관성 있음

모성 흡연의 

위험성 증가 

증거가 있으나 

기전 불분명

캘리포니아

주환경보호청 , 

1997

원인적 연

관성 있음

원인적 연

관성 있음

원인적 연

관성 있음

천식의 악화와 

유발에 원인적 

연관성 있음

원인적 연관

성 암시

원인적 연관성 

있음

호주 국립

보건의학

인구위원회,

1997

원인적 연

관성 있음

원인적 연

관성 있음
검토 안됨

원인적 연관성 

있음
상관성 있음

원인적 연관성 

있음

영국의 흡연과 

건강과학

위원회,

1998

원인적 연

관성 있음

부모의 흡

연은 만성/

급성 중이

질병 유발

확실한 증

거 있음

원인적 연관성 

있음
검토 안됨

원인적 연관성 

있음

<표 2> 간접흡연과 유아의 질병간의 관계

자료) 대구가톨릭대학교․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2002) 유아를 위한 간접흡연 예방에 관한 주제탐구 표현활동 

프로그램 개발

 

⊡ 음식점 등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 서울시 음식점 종업원의 간접흡연 노출량 :  니코틴 농도는 평균 22.4, 범위 

2.7~107.2ng/mL 로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코티닌 농도는 평균 77.3, 범위 

17.3~174.6ng/mL로서 상당히 높은 편임.   (고영림 외, 2002). 

⋅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2005년 대중이용시설 23개 지역의 실내공기와 비흡연자

의 소변 중 니코틴 농도를 조사 결과)

     부산역 등 공공이용시설 7개 지역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중오

락시설 중 극장을 제외한 pc방, 오락실, 만화방 등은 공기 중 또는 비흡연자 소변 중

에서 니코틴이 검출됨.  실외 만남의 장소에서도 대기와 비흡연자 소변에서 니코틴

이 검출됨.

 ⋅ 미국의 연구 결과 도박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은 사

무직 종사자의 2.4배였으며, 식당종사자의 1.5배. 빙고게임 구역의 종사자들은 

사무직 종사자의 무려 18.5배, 일반식당종사자의 11.7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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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70년대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하여 왔음.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병의원, 상업시설로 확대되며 점진적으로 금

연시설화함. 현재 술집에서의 금연을 요구하는 강력한 법은 14개 주에서 실시되

고 있으며 이 중 33개 지방정부가 술집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주

민의 찬성도도 높아짐. 캘리포니아주 술집의 소유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술집 완

전금연정책에 대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규제 첫해인 1998년에 17.3%이었던 것

이 규제가 실시되고 2년 이상이 지난 2002년에는 50.9%로 급상승함.

⋅ 캐나다에서는 연방 정부가 Non-smokers' Health Act에 근거하여 간접흡연 규제

를 하고 있으며,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공공장소에 대하여 간접

흡연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캐나다의 10개 주와 3개 특별지구는 사업장과 폐쇄

된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식당, 바, 오락시

설, 소매상, 쇼핑몰, 기타 공중이 출입하고 모이는 장소의 실내 전체 및 일부에서 

흡연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식당과 바에서의 완전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는 1998년(각각 24%, 10%)부터 2004년(각각 57%, 34%)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것

으로 나타남.

⋅ 호주에서는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 3개

의 주 정부가 실내 공공시설과 작업장에서 간접흡연에의 노출을 감소시키려는 

법안을 제정하고 이행하고 있음.

⊡ 부분금연의 문제점과 완전금연의 필요성 

 ⋅ 완전하지 않은 흡연구역의 허용은 담배의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함.  대부

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당 및 술집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하고 난 후 실내 

공기 질이 향상되었으며, 인체 내의 코티닌 수준 및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유병률 및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며 종업원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었음.

2.  외국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 미국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 미국에서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1970년부터 시작함. 

1970년대부터 간접흡연 노출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공공에게 알려지기 시작함. 

1970년대 초기부터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ICC)는 주를 횡단하여 운

항하는 버스에 대해  흡연구역을 버스 뒤편 좌석의 10%미만으로 함. 기차 안에

서의 흡연 규제도 1979년부터 도입.  항공기에서의 금연은 1988년 2시간 이하로 



- 25 -

연도 주요 내용

1971 - Surgeon General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연방정부가 금지할 것을 제안함

1972 - Surgeon General이 간접흡연이 건강 피해를 가져온다는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함

1986

- Surgeon General이 간접흡연의 건강상 피해를 전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함 

(간접흡연이 건강한 비흡연자가 암에 걸릴 위험을 유발한다고 주장)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California의 Group to Alleviate Smoking Pollution (GASP)이 전국적인 그룹인 

Americans for Nonsmoking's Rights로 확대됨

1987

- 보건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전체 빌딩에 완전 

금연을 실시함 (전국적으로 120,000명 근로자에게 적용됨)

- 최초로 갤럽이 미국 성인의 다수 (55%)가 모든 공공지역에서의 흡연 금지에 찬성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임

1988 - 2시간 이내로 운항하는 모든 국내선 비행기에 완전 금연을 의무화함

1990

- 6시간 이내로 운항하는 모든 국내선 비행기에 완전 금연을 의무화함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간접흡연의 위험측정

(risk-assessment) 초안을 발표함 

1991
- CDC의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작업장에서의 간

접흡연노출이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되어야 한다는 게시를 발표함

1992

- Joint Commission on the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의 승인을 얻

으려는 병원은 환자, 방문객, 근로자, 자원봉사자, 의료진의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

을 개발할 것이 요청됨

- EPA는 간접흡연을 아스베스토, 벤젠, 라돈과 같이 그룹 A에 속하는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함

1993

- 미국 우편국이 전면 금연을 실시함

- WIC (Special Supp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보건 기관에 완전 금연을 실시하는 법을 제정함

- 16개 연방 정부 작업반 그룹이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완전금연을 실시하는 권고안

을 제출함

1994

- US Department of Defense가 모든 실내 군사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시킴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출함

- Pro-Children's Act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시

킬 것을 요구함

1996
- 미국과 외국을 운항하는 논스톱 항공기 80%에서 1996년 6월 1일부터 흡연 금

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함

1997

-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근로자와 방문자를 위해 연방 정부 건물을 금연 건

물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 항공기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여행객이 제소한 법정 소송이 결말을 지음

1998 - 미국 상원이 상원 공공 건물에서 흡연을 금지함

운항하는 국내선에 한해 규제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  1994년 모든 작

업장에서 흡연을 금지 또는  분리되어 환기시설을 갖춘 구역에서만 흡연을 허락

할 것인가를 고려. 연방 정부는 정부 건물 빌딩에 대해 점차 더 강력한 금연 정

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1994년 Pro-Children's Act를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육아 

서비스에 대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 

<표 3> 미국 간접흡연규제 정책의 변천사: 연방정부 (1971년~1998년)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Reducing Tobacco Us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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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간접흡연규제의 특징 

  ⋅ 미국 주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1970년 이후 증가

함. 주 정부 차원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초기에는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규제

를 시작하였고, 1995년 이후에는 정부 건물 외에도, 병원, 대중교통시설을 중심

으로 확대하였음. 2005년에는 쇼핑몰, 식당, 술집, 감옥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과 환기시설이 있는 분리된 

장소에서의 흡연이 완전 금연으로 점차 강화되었음. 최근에는 실외공중시설에

서의 흡연을 금지함. 

[그림 1] 미국 

간접흡연 관련 주 법의 제정과 개정 누적수 (1963년 ~ 1998년)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Reducing Tobacco Us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2005년 기준  44개 주와 워싱턴 시가 정부 건물에서 흡연을 규제함. 16개 주는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민간 작업장에서의 흡연 규제는 30개 주가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17개 주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허락함.  9개 주가 전면적으로 흡연을 금지함.

   식당에서의 흡연 규제는 33개 주가 수행하며, 10개 주가 완전 금연을 실시함. 

   술집에서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주는 11개 주로서 5개 주가 완전 금연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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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규제 있음

간접흡연규제 

없음완전금연 (a)

환기시설

구역에서만 

흡연 (b)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c)

계 (a+b+c))

술집 5/0 2/0 4/2 11/2 40/49

상업 보육 시설 26/20 3/1 7/7 36/28 15/23

실내 체육시설 10/3 3/1 16/18 29/22 22/29

정부 기관 16/7 6/2 22/31 44/40 7/11

슈퍼마켓 11/7 3/1 21/22 35/30 16/21

가정 보육시설 22/13 3/1 1/4 26/18 25/33

병원 12/6 4/2 27/33 43/41 8/10

호텔 및 모텔 1/0 1/0 16/8 18/8 33/43

쇼핑몰 6/2 4/1 6/6 16/9 35/42

감옥 4/0 2/0 3/3 9/3 42/48

민간 작업장 9/1 4/1 17/20 30/22 21/29

대중교통시설 21/15 3/1 18/23 42/39 9/12

식당 10/2 2/1 21/26 33/29 18/22

<표 4> 미국 간접흡연규제 실시 주정부 수 변화(2005년/1995년)

(단위: 주정부수, 2005년 3사분기/1995년 4사분기)

자료) CDC (2006) "State Tobacco Activities Tracking and Evaluation (STATE) System"

⋅ 최근 간접흡연 규제 동향

  미국은 2006년 현재 5,707개 지방정부에서 모든 직장, 정부 빌딩, 식당과 바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 (American's Nonsmokers' Rights Foundation, 2006) 2,057개 지방

정부(municipalities)는 깨끗한 실내공기법(clean indoor air law)을 제정함. 

   캘리포니아 주의 캘러바사스시는 2006년 3월 17일 건물 안 및 모든 실외 공공장

소에서 흡연을 금지. 바닷가, 산책로 이외에도 야외 카페, 버스 정류장, 축구 경기

장, 실외 수영장, 공원, 주차장, 인도 등에서도 금연 실시. 1)

  현재 미국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변은 Solana Beach, Manhattan Beach, 

New Port Beach, San Francisco, Santa Cruz, Santa Monica 등임.  

  뉴저지 주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식당, 바를 포함하는 모든 실내에서의 금연을 

실시. 유타 주는 2006년 6월부터 식당 등 모든 직장의 실내까지 금연을 확대하기로 

하고 2010년부터는 술집과 바에서도 금연을 실시함.  

⊡  시민들의 간접흡연 정책  찬성도

  McMillen et al. (2003)2)에 의하면, 2000년에 비하여 2001년에 간접흡연규제의 필

1) 이러한 금연구역 확대로 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흡연 가능한 지역은 개인 주거지 등 사적인 공간에 한 함. 주

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는 있으나 이때에도 창문을 열어서는 안되며 동승자가 없어야 

함.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로 경고, 2차 최고 500달러의 벌금 부과.

2) 2000년과 2001년에 수행된 Social Climate Survey of Tobacco Control 조사 , 흡연자 3,544명, 비흡연자 

103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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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정책
정책있음 정책의 필요성 찬성도 

2000 2001 2000 2001

가정에서의 금연 69.1 74.1 - -

자녀 앞에서 금연 83.5 87.9 77.7 79.3

실내 쇼핑몰에서의 금연 75.4 77.0 71.4 75.3

편의점에서의 금연 68.5 73.6 86.3 86.9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금연 52.1 57.8 76.8 80.0

식당에서의 금연 24.5 28.1 61.0 61.4

스포츠 시설에서의 금연 80.2 81.7 77.5 80.4

공원에서의 금연 7.9 7.9 25.0 25.2

요성에 대한 찬성도가 높아짐. 또한 현재의 규제정도 보다 수준 높은 규제정책을 

요구함. 

<표 5> 미국 시민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찬성도
(단위: %)

자료) McMillen et al. (2003) " US Adult Attitudes and Practices Regarding Smoking Restrictions and Child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Changes in the Social Climate From 2000-2001."

-  술집에서의 흡연규제는 1998년 이용자의 금연율이 45.7%이던 것이 2002년 75.8%

로 증가됨. 

 <표 6> 캘리포니아 술집의 흡연 규제 순응도: 독립 구조 술집 (1998~2002년)

(단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고객의 금연율 45.7 55.9 67.0 67.3 75.8

근로자의 금연율 86.2 92.0 89.5 94.1 94.7

담뱃재 존재 63.6 52.0 40.5 38.5 30.5

실외 흡연구역 설치 비율 33.3 29.1 37.7 45.0 44.4

자료) Weber et al. (2003) "Long term compliance with California's Smoke-Free Workplace Law among bars 

and restaurants in Los Angeles County," Tobacco Control 12; 269~273

- 이러한 변화는 법적인 규제, 간접흡연의 문제점 주지 등의 노력을 통하여 술집과 

같이 상업시설에서의 금연화도 가능한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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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캘리포니아 술집의 흡연 규제에 대한 지지율 (1998, 2002년)
(단위: %)

내용
1998년

(651업소)

2002년

(650업소)

완전 금연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17.3 50.9

간접흡연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근심하는가? 21.6 45.5

당신이 근무하는 술집을 완전 금연화 하는 것이 중요한가? 20.9 57.1

만일 고객이 술집안에서 흡연한다면 당신이나 종업원이 어떻게 하

겠는가?

 실외에서 흡연하라고 권하겠다 43.0 82.1

 실내 흡연은 위법이라고 하겠다. 62.9 33.0

술집 완전 금연 규제를 이행하기가 쉬운가? 53.6

술집 완전 금연 규제는 자신과 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생각

하는가?
- 65.2

자료) Tang, H. et al. (2004) "Changes of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preference of bar owner and staff 

in response to a smoke-free bar law," Tobacco Control 13; 87-89.

⊡ 캐나다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  연방정부에서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변천도와 현황

   연방 정부가 간접흡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8년 제정한 

Non-smokers' Health Act (NSHA)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과,  

캐나다 내 각 주를 이동하는 교통 수단을 비롯하여 정부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

타 모든 사업장에서 흡연을 규제함. 보다 구체적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규제

는 일반적으로 주 법률과 지방법에 의해 수행됨.  

 - 주정부에서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변천도와 현황 

   2003년 캐나다의 비흡연자권리협회(NSRA)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Alberta

주를 비롯한 8개의 주에서 골드기준3)에 따르는 간접흡연규제를 하며, 

Newfoundland and Labrador주가 실버기준4)을, British Columbia 주 등 3개 주가 

브론즈기준5)의 정책을 수행하여, 반 수 이상의 주에서 실내공중이용시설에서의 완

전금연을 실시함.   

3) 골드 기준은 식당, 바, 당구장, 빙고게임장, 볼링장, 카지노 및 도박장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면 흡연 시행.

4) 실버 기준은 식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바, 당구장, 빙고게임장, 카지노/슬롯에 

한해서 흡연실 지정을 허용

5) 브론즈 기준은 식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바, 당구장, 빙고게임장, 볼링장, 카지

노/슬롯에 한하여 흡연실이나 흡연구역 지정을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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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주 법령명

골드 기준

Alberta Smoke-Free Places Act

Saskatchewan Tobacco Control Amendment Act

Manitoba Non-Smoker's Health Protection Act

Ontario Smoke-Free Ontario Act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

Quebec Tobacco Act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

New Brunswick Smoke Free Places Act

N o r t h w e s t 

Territorie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ulation(Safety Act, WCB)

Nunavut
Environment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ulation 

(Safety Act, WCB)

실버 기준

Quebec Tobacco Act (2006년 5월 31일 ~ 2008년 5월 31일)

Newfoundland and 

Labrador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5

브론즈 기준

British Columbia
Occupational Health & Safety Regulation, Part 4: 

Environmental Tobacco Smoke (WCB)

Nova Scotia Smoke-Free Places Act

Prince Edward 

Island
Smoke-Free Places Act

규제없음 Yukon -

<표 8> 캐나다 주 정부의 간접흡연 규제법과 분류 체계, 2005.7

자료) Compendium of 100% Smoke-free Public Place Municipal By-laws, 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2005에서 재구성 

3.  우리나라에서의 금연구역 정책

⊡  법적인 조치

 -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최초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규정함. 이

후 1999년, 2003년, 2006년의 법의 개정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강화됨. 

-  금연을 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1995년 대형건물, 의료기관 등 10종의 공중

이용시설이 대상이었으나, 2006년에는 16개의 공중이용시설로 대상의 종류가 확

대됨. 

   ⋅미성년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실내에서 완전금연을 하여야 

하는 금연시설로 지정하여 실내완전금연을 점차적으로 확대함.

   ⋅체육시설의 예에서와 같이 실외체육시설에서도 금연을 하도록 지정하여 실외

시설에서의 금연정책도 강화됨.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장소를 구체화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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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6

보육

시설

가 - 보육시설

나 - 보육시설전체 

의료

기관

가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나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전

체

학교 

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나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사 전체/고등교육

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

당, 회의장  

사회

복지

시설

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사회복지시설

나 서비스제공지역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대형

건물

가
3천m제곱미터이상사무용건축물 및 

2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복합용도건

축물, 공장 

나 -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실내작업장

공연장
가 300석 이상 300석 이상

나 - 객석⋅관람객대기실⋅사무실

학원
가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나 - 강의실⋅학생대기실⋅휴게실

점포
가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및 

지하도 상점가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및 지하도 상

점가

나 지하도상품판매매장 지하도상품매장 및 통로

관광숙

박업소

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나 - 현관, 로비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함. 

- 2007년 현재 흡연구역을 두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음 : 

 ⋅ 공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  연면적 1천

㎡ 이상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하상점가중 상품 판매 매장;  관광숙

박업소; 대학교;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승객대기실,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 전철, 지하보

도,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게임제공업소(전

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만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의 

영업장 내부 ;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다방, 패스

트푸드점 등);연면적 1천㎡ 이상의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부청사

- 2007년 현재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 금연시설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校舍;  병원 등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표 9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과 흡연을 구분하여야 하는 법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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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6

혼인

예식장 

가 혼인예식장 -

나 - -

체육

시설

가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나 - 관람석, 통로 

교통

시설

관련

가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나 차량내부, 지하역사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목욕장
가 - 목욕장 

나 - 탈의실,목욕탕 내부

게 임 , 

PC방

가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

업소

나 - 전면적의 1/2

대형

음식점

가 - 150제곱미터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나 - 전면적의 1/2

만화방
가 - 만화대여업소

나 - 전면적의 1/2

정부

청사

가 - 1천제곱미터이상의 청사

나 -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기타공동

금연구역
승강장

승강기의 내부⋅복도⋅화장실⋅그밖에 다수인

이 이용하는 지역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1995, 1999, 2003, 2006

  주) 가)구체적인 대상시설의 기준 ; 나)절대금연구역; 다 )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 흡연 가능

 출처: 서미경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단계적 확대 방안, 2006.

⊡  간접흡연규제정책의 현황 및 찬성도6)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흡연구역을 허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를 금연시

설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찬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음. 

- 간접흡연의 피해 여부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험은 89.0%(35.8%가 많이, 53.2%가 조금 피

해를 보았다고 응답함)임.. 간접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응답은 80.6%, 직접흡연만큼 

해롭다는 응답은 82.8%로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6) 간접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순응도 및 찬성도를 고찰하기 위해 2006년6월 새롭게 금연 시설로 규정된 시설 

500개소, 영업소 (음식점, 호프집, PC방, 만화방, 게임방) 1,010개소,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8

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33 -

구분 현재 흡연자 현재 비흡연자 계

간접흡연에 

대한 인지도

전혀 피해 받지 않음 18 (11.5%) 37 (10.8%) 55 (11.0%)

조금 피해 받음 91 (58.0%) 175 (51.0%) 266 (53.2%)

아주 많이 피해 받음 48 (30.6%) 131 (38.2%) 179 (35.8%)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침

그렇다 110 (70.1%) 293 (85.4%) 403 (80.6%)

보통 44 (28.0%) 47 (13.7%) 91 (18.2%)

아니다 3 (1.9%) 3 (0.9%) 6 (1.2%)

직접흡연만큼 

해로움

그렇다 105 (66.9%) 309 (90.1%) 414 (82.8%)

보통 41 (26.1%) 31 (9.0%) 72 (14.4%)

아니다 11 (7.0%) 3 (0.9%) 14 (2.8%)

계 - 157 (100%) 343 (100%) 500 (100%)

국가 질문 내용
찬성 비율

흡연자 비흡연자 전체

한국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친다 70.1 85.4 80.6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만큼 해롭다 66.9 90.1 82.8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에 대한 폭력이다 35.7 64.1 55.2

미국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친다 89.5 96.7 95.1

부모가 흡연하는 자녀의 흡연 비율이 더 높다 70.9 86.7 83.3

간접흡연이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담배 사업자의 주장

은 진실이 아니다
91.3 96.9 95.7

호주

비흡연자의 건강은 타인의 흡연에 의해 피해 받을 수 있

다.
73 90 86

흡연자와 함께 사는 비흡연자는 간접흡연 노출 때문에 건

강상 문제를 가질 수 있다
69 88 83

간접흡연은 높은 혹은 중간 정도의 건강 피해를 가져온다 78

타인의 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89

<표 10>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단위: 명)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지식정도는 이미 1970년대부터 간접흡연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필요한 금연구역정책을 펼쳐온 미국과 호주의 시민들과 비교할 때, 지식도 

수준이 거의 비슷함.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꾸준히 수행해 온 금연 교육 및 홍보의 

효과로 전체 국민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지식도가 선진국 국민의 수준만큼 향상되었

다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정도의 금연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

을 시사함.  

<표 11>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지식 (국제간 비교)
(단위: %)

 -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대응여부  

 ⋅ 비흡연자의 경우, 간접흡연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그냥 참거나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흡연자의 경우도 자신의 흡연으로 인하여 주변으로부터 항의 받은 적이 없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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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분 비율

불만 처리 방법

간접흡연 

피 해 를 

받아 본 

적이

없다 
78 

(22.7%)

있다
265 

(77.3%)

그냥 참았다 212 (80.0%)

흡연자에게 항의하였다 98 (37.0%)

업주 혹은 지배인에게 항의하였다 38 (14.3%)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196 (74.0%)

다음부터 그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75 (28.3%)

다른 사람에게 그 영업장을 방문하지 말라고 하였다 26 (9.8%)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3 (1.1%)

계
343 

(100%)

현재 흡연자 현재 비흡연자 계

실내

실내체육시설* 64 (91.4%) 114 (72.6%) 178 (78.4%)

공연장 73 (88.0%) 144 (80.4%) 217 (82.8%)

목욕장* 118 (83.7%) 209 (70.1%) 327 (74.5%)

음식점* 91 (58.3%) 123 (37.0%) 214 (43.9%)

관광숙박업소 70 (63.1%) 117 (60.0%) 187 (61.1%)

PC방* 41 (58.6%) 33 (35.1%) 74 (45.1%)

게임방* 24 (58.5%) 18 (30.5%) 42 (42.0%)

만화방 12 (52.2%) 10 (40.0%) 22 (45.8%)

술집 - - -

실외 등산코스 60 (57.7%) 129 (58.1%) 189 (58.0%)

답한 경우가 67.5%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표 12>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불만 처리 방법 (일반 시민)
(단위: 명)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현 금연구역 준수여부 

 ⋅ 일반시민은 현재의 금연구역 법준수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함. 실내체육시

설, 공영장,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등산코스 를 제외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법

준수율이 50% 미만임.

<표 13>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의견 (일반 시민)
(단위: 명)

주) * :P<0.01

    해당 구역을 가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금연구역 준수도를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만화방에 대하

여 현재 비흡연자 1명, 관광숙박업소에 대하여 현재 흡연자 2명과 현재비흡연자 7명, 목욕장에 대하여 현재 

비흡연자 3명, 음식점에 대하여 현재 흡연자 1명, 현재 비흡연자 1명,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하여 현재 흡연자 

1명, 현재 비흡연자 2명, 공연장에 대하여 현재 비흡연자 2명, 등산코스에 대하여 현재 흡연자 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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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미국(2001) 캐나
다 

(2005
)

호주
(1998

)

영국
(2005

)
현재 

흡연자

현재 
비흡연

자
계

현재 
흡연
자

현재 
비흡
연자

계

실
내

실내체육시설 63.8 92.3 83.6 69.5 83.5 80.4 87

공연장 59.0 89.4 79.8

목욕장 49.6 92.0 78.5

음식점 49.4 91.0 77.7 32.2 69.5 61.4 62 90~97 84~87

관광숙박업소 35.4 86.6 68.2 61~69

PC방 28.6 77.7 56.7

게임방 12.2 72.9  48.0

만화방 17.4 69.2 44.9

술집 10.9 63.3 41.2 42 43~48 66~74

실
외

등산코스 69.5 98.2 89.0

놀이동산 44.9 88.2 76.2

유원지 37.4 83.1 68.2

길거리 28.6  80.1 64.1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완전 금연화 찬성도

⋅ 현재 부분적으로 흡연이 허용된 시설과 놀이동산, 유원지, 길거리와 같이 아직 

흡연구역을 두어야 하는 장소는 아닌 실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완전금연시설에 대

한 찬성도는 비흡연자들로부터는 69.2% ~ 98.2%의 높은 찬성율을, 전체로부터는 

44.9%~89.0%의 찬성율을 보임. 

⋅ 이는 향후 실외일지라도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히, 가족단위의 이용이 많

은 장소에 대한 금연시설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그러나 PC방, 만화방, 게임방, 술집 등에 대한 완전금연시설에 대한 찬성도는 

41.2%~56.7%로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 시설의 완전금연화에는 많은 정책적인 지원

이 필요함을 시사함. 

⋅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장소 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시민

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의 시민들과 비교하여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서 해당 

장소의 완전 금연화에 찬성함. 음식점의 경우 우리나라 일반 시민의 77.7%가 완전 

금연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여 미국의 61.4%, 캐나다의 62%보다는 지지도가 높지

만, 호주의 90~97%, 영국의 84~87% 보다는 지지도가 낮음. 술집의 완전 금연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41.2%가 찬성의견을 보여 캐나다의 찬성율 42% 및 호주의 찬

성율 43~48%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하지만 술집에 대한 완전 금연화에 대한 찬성

율은 61~69%로 나와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술집 완전 금연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음. 실내 체육 시설의 완전 금연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83.6%의 찬성 비율을 보

여 미국의 80.4%, 호주의 87%와 비슷한 찬성 비율을 보임. 

  

<표 14> 완전 금연에 대한 찬성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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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도 법 준수도

실내

실내체육시설 188 (83.6%) 178 (78.4%)

공연장 210 (79.8%) 217 (82.8%)

목욕장 344 (78.5%) 327 (74.5%)

음식점 380 (77.7%) 214 (43.9%)

관광숙박업소 214 (68.2%) 187 (61.1%)

PC방 93 (56.7%) 74 (45.1%)

게임방 48 (48.0%) 42 (42.0%)

만화방 22 (44.9%) 22 (45.8%)

술집 134 (41.2%) -

실외

등산코스 291 (89.0%) 189 (58.0%)

놀이동산 214 (76.2%) -

유원지 240 (68.2%) -

길거리 318 (64.1%) -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완전 금연화 찬성도와 법준수도 비교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화에 대한 찬성도와 법 준수도에 대한 의견을 비교하여 

볼 때 대체로, 찬성도가 법 준수도보다 높음. 이는 향후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시

설의 확대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법이 준수될 것을 요청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시

사함.  

<표 15> 완전 금연에 대한 찬성도와 법준수도 비교

(단위: 명)

4.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단계별 확대 방향

□ 금연구역을 단계별로 확대함에 있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첫째, 청소년 출입

이 잦은 장소에 흡연 규제를 강화함. 둘째, 공공성이 높은 장소에 흡연 규제를 

강화함. 셋째,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흡연 규제를 강화함. 넷째, 흡연 행위

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에 흡연 규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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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단계별 우선순위 적용대상

흡연금연구역
구분에서

완전금연화

소규모 시설로
금연구역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화

1단계: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

2단계: 공공성이
높은 시설

3단계: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4단계: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학원, 대학교
•PC방, 만화방, 게임방
•종합유원시설(놀이동산)

•정부청사, 사회복지시설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금연건물 주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지

•음식점, 술집
•길거리

기본방향 단계별 우선순위 적용대상

흡연금연구역
구분에서

완전금연화

소규모 시설로
금연구역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화

1단계: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

2단계: 공공성이
높은 시설

3단계: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4단계: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학원, 대학교
•PC방, 만화방, 게임방
•종합유원시설(놀이동산)

•정부청사, 사회복지시설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금연건물 주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지

•음식점, 술집
•길거리

기본방향 단계별 우선순위 적용대상

흡연금연구역
구분에서

완전금연화

소규모 시설로
금연구역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화

1단계: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

2단계: 공공성이
높은 시설

3단계: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4단계: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학원, 대학교
•PC방, 만화방, 게임방
•종합유원시설(놀이동산)

•정부청사, 사회복지시설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금연건물 주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지

•음식점, 술집
•길거리

□ 실내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도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

로 넘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막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해서 현행 금연구역 흡연구역 구분에서 완전 금연 정책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 소규모 시설은 좁은 내부 공간으로 인하여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 실내에서 흡

연자가 흡연할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

음. 따라서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시설에서도 금연구역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함. 이때 소규모 시설은 공간이 좁은 이유로 시설 내부에 흡연구역

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더 적절함.

□ 공원이나 실외 체육시설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

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길거리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경

험한 사람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주로 횡보

하는 보도에서 흡연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5. 간접흡연 규제 정책 시행에서 고려할 점

□ 간접흡연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이러한 법령을 실제적으로 이행

하도록 강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간접흡연 피해 및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야 할 것임. 

□ 시설 내부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마련토록 하는 규제의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흡연구역 마련에 대한 비용 보조가 뒤따라야 할 것임. 향후 해당 시설 

및 영업소를 완전 금연화 할 경우, 규제 이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제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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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주 : 본 발표자료는 서미경외 (2007) “담배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 정책 수립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고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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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억제와 담뱃값 인상

박순우(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한 국가의 금연정책의 가장 우선순위 집단은 청소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의의가 없을 것이다.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추후 평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

고 금연이 어려워지며, 동시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고 수명 단축이 더 많

이 된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흡연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주를 

비롯한 다른 약물복용과 여러 가지 일탈행위 및 비행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

서 청소년 시기의 흡연예방 및 금연은 국가의 보건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 흡연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도 큰 난제 중의 

하나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성인흡연율은 그동안 꾸준히 감소한 반면 청소년 흡연

율은 쉽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금연동기 유발이 어려우며, 흡연의 유혹에 저항하

는 기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흡연이 또래집단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사

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등 성인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많은 대책이 시도되었는데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포괄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학교에서의 교육 및 금연 환경 조성, 다

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및 교육, 각종 규제정책, 그리고 담뱃값 인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방법 중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교육을 통

한 접근인데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인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

우 흡연문제는 흡연의 단일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활기술훈련 등을 활용한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과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이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 방법만으로는 

효과의 한계가 있으며 이벤트의 경우는 효과의 한계와 함께 비용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정책의 

경우 외국의 경우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실

적으로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6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13%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것

으로 조사되었고 그 숫자는 50만 명 가까이 되며,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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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의 5% 정도로서 2만 명이나 된다. 중․고등학생이 연간 소비하는 담배

는 5,400만 갑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남학생의 25%, 

여학생의 13% 이상이 흡연자가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국가가 안

고 있는 큰 과제이다. 

  외국에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 흡연 억제에 가장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방법이 담뱃값의 인상이다. 담뱃값 인상과 청소

년 흡연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캐나다의 사례인데 1980년대에 담뱃값의 

인상과 정확히 반비례하여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초 담배소비세의 대폭 인상 이후 밀수담배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소비세

를 낮추었는데 그 시점에 맞추어 청소년 흡연율이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담배밀수

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 다시 담배세를 인상하고 난 이후 청소년 흡연율이 현재까

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적인 방법의 적용은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환경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문

제가 있고, 홍보나 규제정책은 그 효과나 현실가능성의 제한점이 있는 상황에서, 빠

른 시기 내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가장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담뱃값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담뱃갑 인상에 대해 특히 흡연자들의 저항이 상당하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담뱃갑 인상에 의한 세원의 용처를 보면서 담뱃갑 인상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

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청소년 흡연 억제를 위한 당위성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담뱃값 인상에 반대할 수만은 없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현 상태로 그대

로 흡연자로 굳어지고, 비흡연 청소년들이 별 저항을 받지 않고 흡연을 시작함으로

써 향후 이들에게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한

시라도 일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담뱃값 인상에 의한 비용이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비한다면 훨씬 경제적일 것이라는 추정을 한다. 

  토론자가 2004년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중․고등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뱃

값이 얼마나 되면 담배를 끊겠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다. 담뱃값에 관계

없이 금연을 하겠다는 20% 정도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500원 인상에 대해서는 

담배를 끊겠다는 경우 10% 미만인 반면 1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25% 이상이, 3000

원 인상에 대해서는 55%가 담배를 끊겠다고 하였다. 특히 1000원 인상에 대해서 청

소년 기준으로 중증흡연자에 해당하는 하루 반 갑 이상 흡연자의 경우에도 20% 이

상이 담배를 끊겠다고 하였다. 청소년 금연프로그램(효과가 입증된 외국의 프로그램 

경우)의 금연 효과가 20-30%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들 학생이 실제로 담배를 끊겠는가 하는 것은 실제 적용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담뱃값이 청소년에게 상당한 심리적 장벽을 형성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근

거로 당시 500원 인상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겠고 최소한 1,000원 이상

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담뱃값의 인상은 캐나다에서 199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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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2년 사이에 75%를 인상함으로써 담배소비량이 15% 감소한 예가 있는데 이와 

같이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흡연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은 어느 누구도 당장 내놓기 쉽지 않다. 비

록 수년전 500원의 담뱃값 인상이 있었지만 적어도 청소년 흡연억제에 뚜렷한 효과

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체감으로도 그러하다.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담배를 피우게 될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로 우리의 자식이요, 국가의 미래라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들의 

장래와,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폭 넓은 시각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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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담배회사 현황과 문제점

 이복근(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    론

   담배사업은 담배가 인류에 공급된 이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도성장을 해왔

다. 대한민국같이 국가에서 독점 운영을 통해 사업을 확장한 경우와 담배회사의 막

강한 지원과 후원으로 정권을 창출한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담배사업은 국가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매력적 요소임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담배회사의 성장과 담배 

판매의 증가와 함께 인간의 건강적 측면에서는 피해가 기하학적 증가가 되었으며,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5년 현재 전 세계 흡연인구를 약 13억 명으로 추

산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한 

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 1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1 세

기는 전 세계가 담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되

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금연 활동은 매우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

고는 있으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역행하는 일들

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담배에 대한 통제와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 담배회사 현황

   현재 한국에서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법인 3개사(국내외 계열포함)에서 담배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1개 외국계 담배회사가 OEM방식으로 담배를 생산하

고 있다. 조만간 국내 자본으로 설립되는 담배회사 1개사가 추가적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담배를 제조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브랜드 담배에 대한 국내 판매는 

9개의 중소업체에서 외국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 담

배소비량 수치에는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 국내담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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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는 KT&G(케이티앤지)가 국내 유일의 담배회사이며, 과거 전매청-담배인

삼공사를 걸쳐 2002년 민영화특별법에 의해 민영화기업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되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 육성한 담배회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899. 9: 궁내성 내장원 삼정과 설치

 - 1948. 11: 재무부 전매국 설치

 - 1952. 4: 전매청으로 개편

 - 1963. ~ 현재: 제조창 확장 및 조직 확장

 - 1997. 10: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식회사로 전환

 - 2002. 12: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

 2. 외국계 담배회사

  국내에는 2개의 담배회사가 설립되어 담배 제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으며, 1개

의 외국계 담배회사가 케이티앤지로부터 OEM방식을 통해 담배를 생산, 판매 중에 

있다.

 

 ○ BAT(British American Tobacco)

 -1904: '영미연초주식회사' 사무소 설치 

 -1914: 사업철수

 -1988: 시장개방 정책에 의해 Brown & Williamson Far East Korea Branch로 

       KENT, KOOL,fINESSE 판매

 -1999: Rothmans International사를 기업 합병 후 British America Tobacco 

        Korea (DUNHILL 판매)

 -2002: 경상남도 사천에 제조 공장 설립

 ○ Philip Morris

 -1988: 시장개방정책에 의해 국내 진출

 -1989: 4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국내 법인 설립

 -2002.10: 경상남도 양산에 제조 공장 설립

  ○ JTI( Japan Tobacco International)

 -1989: 한국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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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JTI Korea 설립

 -2003.10: KT&G OEM 계약 체결 후 담배 제조 판매

국내 담배회사 성장 배경

   조선중기 유입된 담배는 왕실재정의 확보로 담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에 급속도로 퍼져, 불과 수십 년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 중독자들

을 양산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반도 담배산업은 국가의 지원과 육성정

책에 의해 엄청난 발전을 했으며, 세수확보 차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중요 사업이 되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와 외국의 담배회사에 대한 정책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에

서는 자국내 담배회사 폐쇄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담배회사

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제재와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담배회사를 자국에서 

내몰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외국담배 공장 설립을 지원해주며, 담배회사

의 설립이 사회발전에 역할을 하는 것 같이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지경에 이르렀

다. 이는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금연열풍을 일으킨 한국의 금연사업 

및 캠페인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이다.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부 정치인과 사업주들로 인

해 한국 내 담배회사의 비약적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담배회사의 성장과 

함께 신규 흡연자(청소년)의 증가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담배회사의 성장률보다 

더 빠르고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담배산업의 전망

   한국의 담배산업은 1998년까지는 지속적 증가추세였으나. 99년 이후 건강에 대

한 선호 경향과 2002년 금연열풍ㅇ,로 인한 반 흡연분위기에 의해 담배산업은 점진

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담배산업의 특성상 초기 흡연자는 자연스럽게 담배 중독자

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독과점형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담배

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시장개척을 위해서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사업이다. 국내시

장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및 NGO들의 조직적 대응과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

의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청원으로 인해 흡연율 감소와 함께 

담배회사들이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에서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담배

규제에 관한 일반협약)를 제안했고, 2003년 협약 제정으로 담배회사의 자리가 점차

적으로 좁아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 담배가격 인상,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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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의 강화, 흡연자의 건강의식 증가, NGO들의 활동 등으로 인해 담배판매

량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폐암소송의 결과가 결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회사 영업현황

   2007년 국내 시장은 KT&G, BAT, PM, JTI 4개 담배회사가 주도적 점유를 하고 

있으며, 조직적 활동을 통해 영업영역확대와 흡연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과거 한국

담배인삼공사 시절(현재 KT&G)에는 거의 독과점형태로 국내 담배시장을 점유하던 

KT&G가 2002년 이후 외국계 담배회사의 설립으로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점차적

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국내담배회사와 외국계 담배회사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

해 치열한 경쟁과 불법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독성물질이 함유된 담배 이미지

를 탈피하기 위해 담배회사는 건강한 느낌을 심어주는 웰빙 형태의 담배, 저타르, 

저니코틴을 강조한 담배, 자연의 느낌을 강조한 담배 출시로 흡연자를 기만하고, 시

장 점유를 위해 불법적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단속 및 제재는 미약

한 현실이다. 

  국내 시장 현황은 현재 KT&G가 70%대, BAT, Philip Morris, JTI 순으로 담배시

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KT&G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외국계 담배회

사는 KT&G의 광고와 영업 전략을 답습하는 형식으로 제재와 통제를 벗어나는 마

케팅을 펼침으로써 시장의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다.

담배회사의 이중적  마케팅 전략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 통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한 담배회사의 이중적 전략을 살

펴보면 국외에서의 담배회사 활동과 확연한 차별이 나타난다. 먼저 사회공익성을 

앞세운 전략으로 담배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부각시켜 담배회사 및 담배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지지 세력 확보 노력, 특히 담배회사의 잠정

적 미래 고객인 청소년을 향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잡지 및 매체를 통한 불법적 담배광고와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광고가 효과를 거둔 것이다. 2005년 담배회사의 기업이미지광고에 대한 효과

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업 이미지 광고를 접한 청소년들의 경우 69%가 담배회사

의 기업이미지가 젊고, 46%가 참신하며, 39%가 매력적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었다. 

특히 놀라운 데이터는 고등학생 27%가 담배를 구입하고 싶다고 답변 한 것이다. 이

러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담배회사의 기업 이미지광고가 청소년들에게 치중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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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

다. 담배회사는 담배에 대한 직접적 표현보다는 스포츠, 각종 이벤트, 무료카페 운

영 등을 통해 기업 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및 청소년 흡연예

방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담배판매를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모 담배회사의 손

익계산서의 광고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1,300억원이었던 광고비 지출이 

2005년에는 1,900억원의 증가하였다. 이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미래 고객을 대상으

로 하는 광고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업적 이익을 위한 전략

   담배회사는 기존 담배제품으로 영업이익의 증대와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제

품의 브랜드 강화 및 고가제품 보급을 통해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금

연운동협의회의 흡연율 조사에 의하면 1980년에는 79%였던 흡연율이 2007년 6월에

는 42.5%의 성인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담배회사의 영

업이익이 증가하는 기현상은 바로 마케팅 전략의 효과라 볼 수 있다. 담배는 계절

적 요인과 경기현상에 따라 판매량의 변동이 심한제품이다. 여러 가지 법적 제약과 

금연운동에 의해 흡연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의식

을 교묘하게 이용한 담배 제품 보급을 통해 흡연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

다. 실제로 국내 모 담배회사의 회계 관련 서류를 통해 살펴보면 흡연율 감소와 판

매량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타르, 저니코틴의 고가 담배 보급으로 흡연자의 흡연량을 증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운 흡연자가 저니코틴의 고가형 담배로 바꾸었을 때 

담배 흡연량은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담배회사는 기존 흡

연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흡연율 감소에 의한 영업 이익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독형 담배를 개발 보급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곧 흡연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증가시키고, 신체적 피해를 가중시키며 금연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것

이다.

  

담배로 인한 폐해

   한국에서 담배인삼공사에 의해 담배가 제조 판매되던 1945년 이후 담배 판매량

은 꾸준히 증가했고, 담배 판매량 증가와 함께 흡연기인 사망자도 증가했다. 1979년 

경제기획원 통계보고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사망인구는 265,000명으로 추정되었

으며, 이중 폐암 사망자는 522명(남자 369명, 여자 153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0.

2%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3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망자는 2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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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데 비해 폐암 사망자수는 12,725명으로 1979년 대비 24.4배가 증가되었다. 이 

시기에 위암 사망자는 3.6배 증가했다. 이렇듯 폐암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요인은 담

배소비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학자(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 관련 질환은 총 25개 질환으로 선정되었으며, 남녀평균 인

구집단 기여위험도가 가장 높은 질환은 후두암 70.22%, 폐암 55.07%, 식도암 54.7

9%, 방광암 33.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관련 진료비 지출은 2003년 4,137억원으로 추정되며, 1999년 2,786억에 비해 

4년 만에 흡연관련 전체 진료비가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흡연관련 

환자 수는 126만 명이었고 질환별로 살펴보면 COPD가 72만 9천여 명, 당뇨병 14만 

5천여 명, 허혈성심질환 13만4천명 순이었다. 흡연관련 입원환자 수는 2003년 9만 2

천여명이였고, 질환별로 허혈성심질환이 16,450명, COPD 14,425명, 뇌졸중 13,095명

의 순이었다.

  담배로 인한 직접적 질환이 장기적 입원으로 이어지며,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으

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으로 인한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크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2015

년까지의 추이를 예축한 결과를 보면, 2015년 흡연 관련 총 진료비가 6,603억원, 흡

연관련 환자는 238만 명으로, 이러한 수치는 2003년 대비 진료비는 60%, 환자 수는 

89%가 증가하는 것이다. 

  담배회사의 마케팅 효과로 인한 청소년의 신규흡연진입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

으므로 이러한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담배회사와 소송 

   외국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담배회사를 상

대로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요구를 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승소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적 소송과 함께 집단소송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

은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으로 인한 피해 소송도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마일드, 라이트 등 담배가 덜 해롭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용어로 인해 흡연

을 시작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활발한 담배소

송에 비해 2007년 한국에서는 현재 4건의 소송과 함께 1,282,189천원의 보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1989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기입되기 이전 담배회사로부터 담배

폐해에 대해 전달받지 못하고 흡연한 사람들이 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년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부시 대통령에 의하여 그 열정이 많이 약해진 후, 2006년 초 다시 

연방정부의 법무성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 중간에 부시 대통령의 새 법무

장관이 소송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서로 합의하는 방향을 몰아가기도 했고, 부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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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과 예일 대학의 동기 동창인 McCallum 법무부 차관이 담배회사가 지불해야 할 

벌금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연방 지방법

원의 여자판사 Gladys Kessler는 2006년 8월 17일에 최종판결을 내렸다. 총 1742페

이지의 판결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흡연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다.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적으로 이를 부인하였고, 왜

곡하였으며 또한 피해가 아주 적다고 속여 왔다. 지난 50여 년 동안 피고들은 흡연

과 간접흡연의 해독에 대해 거짓말과 허위주장을 통해 국민, 흡연자, 청소년들을 속

여 왔다. 피고들은 담배의 해독에 대한 연구를 억압하였고, 연구결과를 파괴했으며, 

니코틴 중독을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의 함량을 조작해 왔다. 피고들은 low-tar, ligh

t 담배의 진실을 숨김으로써 금연하려는 사람들을 계속 흡연하게 만들었다. 피고들

은 개인의 고통과, 국가 보건의료비의 증가 그리고 건전한 법치제도의 희생을 바탕

으로 자기들의 목표인 이득을 극대화하였다. 담배회사들은 강력한 중독성물질을 생

산 판매하여 많은 질병을 일으켰고 이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망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개개인의 고통,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국가 보건제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통해 이득을 올렸다. 담배회사들은 니코틴 중독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니코틴중독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였다. 거짓과 속임수를 만들어 전파하는 모든 과정에 변호

사들이 참여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변호사들은 양심적인 증인과 회사와의 

관계를 숨겼고, 내부 문서들을 파괴하거나 변조하는 정책을 입안 실천하였다. 그러

나 이들은 근거 없는 변호사와 의뢰자와의 관계의 특권을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용

기 있고 명예로운 전문직업인이었던 변호사가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은 슬픈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 피고들은 인류의 비극이나 사회비용의 고려 없이 수입을 극

대화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아래 살인 물품인 담배를 속임 수를 통해 열성적으로 판

매 및 판촉 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주장에 속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금연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에 대해 그렇게 많

은 돈을 벌금으로 지불하게 할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 

이외에 판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진실을 TV와 신문을 통해 알려

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라이트, low-tar 그리고 자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이로서 담배회사들은 이번 소송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는 않았으나 

그동안의 모든 사기, 거짓, 왜곡 등이 법적으로 공개되어 회사의 신뢰와 부도덕성은 

회복할 수없을 정도로 추락하였다. 판사 자신도 더 많은 처벌을 하고 싶었지만 자

기 능력의 한계로 그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필립모리

스사와 BAT 사는 상고하겠다고 했고, 금연운동가들은 오히려 연방 법무성이 상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담배를 식약청에서 관리할 것을 주장해 온 상하원의원들은 곧 다시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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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관리할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 의회가 너무 흡연규제

에 대해 무관심해왔다고 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담배회사의 속임수는 이미 그 동안 

잘 알려진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이번 판결로 손해 입을 것은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

고 했다.

   또 다른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대법원은 2001년도에 필립모리스사를 대상

으로 제기한 폐암환자 Richard Boeken 사건의 항소를 3월 20일(2006년)에 기각함으

로서 고등법원의 판결인 징벌적보상액인 5천만 불이 확정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Richard Boeken 씨는 1999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하루에 필립모

리스사 제품의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웠으며 그 결과 폐암에 걸렸다고 담배회사

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002년에 57세로 사망하였

다. 제 1심에서 질병에 의한 손실 500만불과 징벌적 보상으로 30억불을 필립모리스

사는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역사상 징벌적 보상으로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2심에서 30억불이 5천만불로 감액되었고 이번 대법원에서 담배회

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서 징벌적 보상액이 5천만불로 확정된 것이다. 이처럼 외국

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담배회사의 패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의학의 발달로 담배와 암 발생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담배회사

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며, 더욱 정교한 편법적 방법을 통해 담배 판매에 주력할 것

으로 예상된다.

결    론

   담배의 해악성은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담배에 대한 규제는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항상 논외 처리되어 왔었다.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하학

적으로 증가하는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무시되고, 흡연문화가 정당화되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담배회사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취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의료계, 

정치계, NGO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담배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소리

를 통해 담배의 소비층 증가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며, 인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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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감소 정책 방향

                               이주열(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흡연율 감소 정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완전한 금연(담배 없는 세상) 

정책이 아니고, 단지 흡연율 감소 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극적 정책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본 

토론자는 흡연율 감소에 대한 소극적 정책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등 현실적인 여러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안 모색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담뱃값 2만원으로 인상

  정책은 일차적으로 법,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흡연율 감

소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은 담뱃값 인상

이다. 즉,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다.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는 2,500원 담배가격을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혹자는 물가 인상, 가계 부담, 밀수 담배 등을 거론

하면서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담배의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100원, 500원 인상으로는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왜 2만원

이냐? 가격정책 효과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가격이다. 상식 수준의 담뱃

값 이상이 되어야 가격 정책은 효과가 있다.    

둘째 : 특정 지역 및 특정 업소에서만 담배 판매  

  담배 구입 자체가 너무 쉽다는 것은 흡연을 쉽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업소에서만 담배를 판매하도록 한다. 판매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담배 판매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

도록 한다. 하루에 흡연자 1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담배량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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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실태는 어

떤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철도역, 공항 구내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심지어 약국에서, 병원 매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하

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 모든 실내 공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자에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시킨다면 흡연량은 줄거나 금연실천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금연구역 설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금연구역 설정은 흡연자에게 금연의 중요성과 금연실천을 유도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 지금도 많은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준수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실내 구역을 금연구역으

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강력

한 지도 단속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한다. 부과된 범칙금

으로 지도단속 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한다.  

넷째 : 실외에 흡연구역 지정

  실내 전면 금연으로 할 경우 실외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실외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지정한다. 즉,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에서 

흡연할 경우 금연구역 위반과 동일하므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강력한 지도 

단속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한다. 부과된 범칙금으로 지도

단속 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한다.  

다섯째 : 모든 공무원 100% 금연실천

  모든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한다. 국민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언제나 공무원 조직부터 

시작하곤 한다. 주 5일제 근무 등 일반 직장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공무원들은 

민간 실천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혜택(?)을 누리곤 했다. 모든 공무원 전원 금연실

천은 민간인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금연을 앞장서서 실천하도록 한다. 이보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한다면,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여섯째 : 모든 흡연자에게 금연도우미 파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다. 외부적 환경을 압박하는 것만으로 

흡연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단증상도 문제이지만 흡연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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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업무,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배에 의존하

게 된다. 자원봉사자처럼 금연실천을 도와 줄 수 있는 인력을 전국 보건소에서 1개

월 과정으로 다수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흡연자에게 1:1로 도와주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흡연자에게 금연동기를 부여하고 금연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대안은 담배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 방안이 될 것 같아 조심

스럽게 제안할 뿐이다.


